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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부산 난개발의 화룡점정을 찍으러 나섰나

- 동래복산 1구역 난개발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동래 복산 1구역, 재개발의 이름으로 난개발의 초시계가 이미 작동되어 부산의 가장 핵심이자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역사문화지구가 무참히 파괴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 금정산 줄기가 뻗어

내려 마지막으로 빚어낸 복지라하여 복산동, 복천동으로 불린 바로 그 현장이다. 이에 복천동 

고분군은 가야문화의 얼이 켜켜이 맺힌 고분을 안고 있고 또 한 한편으로는 임진란의 상흔을 

고스란히 간직한 충절의 혼맥이 서려진 동래읍성 터이기도 하다. 

 동래 복천동고분군은 국가사적, 동래읍성은 부산시지정문화재로 관리되어오고 있다. 이를테면 

국가사적과 부산시문화재가 서로 겯고틀면서 어깨동무하듯 그렇게 선조들의 얼과 혼이 고스란

히 남아있는 문화유적지다. 

 복천동고분군과 동래읍성지가 있는 부산의 가장 핵심적인 역사문화지구를 이 지경으로 만든

데 대해 부산시와 문화재위원회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복천동고분군은 국가사적이

기에 당연히 문화재청이 철저히 보호 보존해야 할 책무가 있고, 부산시는 주민 의견 수렴 및 

온라인 주민 설명회가 아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동래 복산 1구역이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초고층아파트를 마구 지어 고분군 일대와 동래읍

성의 문화유적을 완전히 파헤치고 파괴하려고 한다. 이는 부산 난개발의 화룡점정을 찍으러 혈

안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도 안되는 일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부산의 난개발과 

문화유적을 잘 보존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부산시가 앞장선 결과다. 2001년 부산시도시계획위

원회가 이지역 난개발 단초를 제공하고, 2018년 1월 부산시 문화재위원회가 복산1구역 재개발 

중 '7구역'이 빠진 심의자료를 묵인하여 통과시킴으로써 문화재 파괴를 자초하였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재개발사업과 관

련된 증인 및 참고인 출석회의를 개최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현상변

경 승인과정 등 사업 절차 전반의 위법성을 면밀히 살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 부

산시는 동래복산 난개발을 6월 임기 종료를 앞둔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가 6월 30일 위원회 

개최를 진행한다고 하니 언어도단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앞장을 선다는 말인가. 

이곳을 파헤친다면 부산시내 문화재보호구역 개발 사업으로 제대로 남아있는 문화재가 어디 

있겠는가?



 다시 말하건대 부산시 난개발의 화룡점정을 찍기 위해 소집한 도시계획위원회의를 즉각 중단

하고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와 부산시 담당부서의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우

기 위해 다시 고발장을 제출하려 한다. 부산 경찰 역시 엄중하고도 지엄한 역사적 임무를 빈틈

없이 처리하여 본래 사명을 다해주도록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복산1구역 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1. 부산시 문화재위원회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라.

1. 부산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동래복산 1구역 보존 대책을 마련하라.

1. 부산경찰청은 엄중하고 지엄한 자세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라.

2021. 0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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